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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경위

○ 2022. 3. 10. 서울특별시장 제출 (2022. 3. 16. 회부)

2. 제안이유

가. 國‧市 공동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18.12.19)」 및 市

에서 발표한 「8만호 추가 공급의 세부계획(’18.12.26.)」에 따라

나. 재개발구역(도시정비형)내 ‘주거 주용도’ 허용 및 상업지역 주거비율

완화(50%→90%), 준주거지역 용적률(400%→500%) 상향을 ’1

9.10.17.부터 3년 한시로 운영 중으로

다.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기본계획의 유효기간 연장

이 필요하여 관련 기본계획의 변경에 앞서

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에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의

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3년 한시 기본계획 변경사항의 유효기간 연장

○ 유효기간 : ’22.10.16.까지 적용 → ’25.3.27.까지 적용

- 동일 취지로 ’21.12. 개정·공포된 도시계획조례 연장기한과 동일

나. 주택공급이 저조한 한양도성도심부는 공공주택 확보의무 배제

4. 추진경위

○ ’19. 1.25. 2025 기본계획 변경방침 수립(도시재생실장)

○ ’19. 2.~6. 주민‧시의회 의견청취 및 관계부서 협의

○ ’19. 7.~9.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본위원회 2회, 소위원회 1회)

○ ’19.10.17. 주택공급관련 2025 기본계획 변경고시(서고2019-42호)

○ ’22. 2.28. 주택공급확대 유효기간 연장방침 수립(도시재생실장)

○ ’22. 3. 3. 2025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5. 검토의견

 제출배경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은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정

비예정구역 지정을 포함하고 있는 등 사업시행의 기초가 되는 계획으로

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1)에 따라 수립



되는 법정계획임.

○ 이 기본계획 변경(안)은 지난 2019년 10월 변경·고시2)된 기본계획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주거 주용도 허용 및

상업지역 주거비율 완화,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조치’에 대해 3년 한시로

운영 중인 상황에서,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기본

계획의 유효기간을 연장3)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2022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기본계획 변경(안) 세부내용과 검토사항
첫째, 유효기간의 연장 및 구속력

○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와 직주근접 실현을 위해 2019년

10월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규제완화 조치로, 한양도성 도심부외 상업지

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은 활발히 추진 중임.

○ 2019년 기본계획 변경 이후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 인가 현황에 따

르면, 사업시행계획 인가 7개 지구(518세대), 정비계획의 변경을 추진 중

인 곳은 4곳, 정비계획 변경이 완료된 곳은 5곳으로(붙임 2 참고), 정비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43호(2019.10.17.)

3) 당초 : 조례 공포·시행일(2019.3.28.)로부터 3년(2022.3.27.)

   변경 : 조례 공포·시행일(2019.3.28.)로부터 2025년 3월 27일까지



획의 결정·고시부터 사업시행 인가신청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7.9개

월인 상황에서, 잔여 유효기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도시정비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유효기간의 연장은

필요하다고 보임.

<정비계획 결정 및 인가 신청시까지 소요기간>

구분
평균

소요기간

소요기간별 사업건 수

소계 6개월 미만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13개월이상~

18개월미만

19개월 

이상

정비계획 결정기간

(주민제안~결정·고시)
13.6개월 12건 - 6건 2건 4건

사업시행계획인가

(정비계획 

결정·고시~인가신청)

7.9개월 7건 3건 3건 1건 -

 자료 : 도시활성화과-2101(2022.2.28.)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부문) 중 주택공급확대 유효기간 연장 및 개선방안 
보고

- 기본계획의 유효기간 연장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4)를 위해 2021년

12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도시계획 조례”)의 준주거

지역 및 상업지역 내·외의 용적률 완화 규정5)(붙임1 참고)에 대한 유효기

간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2025년 3월 27일까지로 정하였음.6)

4) 지난 2018년 12월 국토부와 서울시 등 관계 시·도가 합동으로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서울시 8만호 추가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사업임

5)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㉒ 제1항제6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임

대주택 추가 확보시(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용적률)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도시계획 조례 부칙 <제7093호, 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주거지역의 용적률 변경 및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변경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55조제22항 및 별표 3(제1호나목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27일

까지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거나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

한다)하는 경우까지 적용한다.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등(3년 한시 운영)>

용도지역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상 업

비주거 

의무비율

지구중심이하 (20%이상)

지역중심이상 (30%이상) 
일괄 20%이상 -

주거용 

용적률
400%이하

600%이하

※ 근린상업, 역사도심 내 

일반상업(500%이하)

증가하는 주거용 용적률의 

2분의 1을 

공공·민간임대주택 확보

준주거 용적률 400% 500%
증가하는 용적률(100%)의 2분의 

1을 공공임대주택 확보

    출처 : 제303회 정례회 (의안번호 276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p.10

○ 또한, 변경되는 유효기간(‘25.3.27) 도래 전 현재 수립 중인 “2030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하 “2030 기본계획”)이 시행될 경우를 감안하여,

유효기간은 2030 기본계획의 결정·고시일까지 하는 것으로 경과조치를

두었음.

○ 그러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기간과 사업시행인가까

지 걸리는 평균 기간을 감안할 때, 용역시행 중인 2030 기본계획의 확

정시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이러한 경과조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

업 추진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경과규정 등을 면밀히 검

토하여 2030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둘째, 공공주택 등 확보기준 등

○ 2019년 기본계획 변경 당시 도심부외 지역의 주거주용도를 완화(50→9

0%)하면서 증가하는 주거부분의 용적률 증가분에 대한 임대주택 의무확

보비율을 정했는데, 기본계획이 변경되기 전 주거주용도 허용 및 주거비

율 90%가 조건 없이 기 적용되었던 한양도성 도심부에도 공공주택 확보

의무가 추가되면서 오히려 주택공급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낳는 결과를 초



래하였음.

<2019년 10월 이후 주용도별 정비사업 추진현황>

구분
주거주용도
사업비율

합계 주거주용도 업무 주용도

한양도성

도심부
12.5% 16건

2건
남대문 7-1, 을지로 3-9

14건
공평15,16, 수송 1-2, 1-3, 1-7, 양동6, 

양동11, 무교다동 16, 31, 을지로 3-6, 

3-12, 을지로2 1·3·6·18, 서서1-2 1지구, 

서소문 10, 서소문 11·12

한양도성

도심부 외
100% 12건

12건
신용산북측1, 대선제분1-1, 영진시장, 연신내, 

신촌마포 3-3, 1-2, 4-15, 마포로1 

10,28·29, 58-2, 마포로3-1, 마포로5 10-11

-

      자료 : 도시활성화과-2101(2022.2.28.)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부문) 중 주택공급확대 유효기간 연장 및 개
선방안 보고

- 이에,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에서는 2019년 기본계획 변경 전인 201

6년 기본계획과 동일하게 한양도성 도심부에서는 공공주택 등 의무확보

기준 적용을 배제한다는 계획과 관련하여,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

여 완화용적률에 따른 도심공동화 억제와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취지

로 이해됨.

구분 기정 기본계획(2016) 기본계획 변경(2019) 기본계획 변경(안)(2022)

한양도성 

도심부

￭ 용도용적제 배제시책으로 

인해 주거 90% 이하 가능

  (비주거 10% 이상 의무)

주거비율 적용기준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서 주거주용도 도입 시 

주거 90%(비주거 10%이

상 의무)

※주거완화비율은 90% 범

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

회 심의를 통해 결정

※400%를 기준으로 완화되

는 용적률의 1/2은 공공

주택 공급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

른 상한용적률은 공공주

택 확보비율 제외, 사업

시행시 용도 자율적 선택

￭ 용도용적제 배제시책으로 

인해 주거 90% 이하 가능

(비주거 10% 이상 의무)

한양도성 

도심부 

이외지역

￭ 주용도가 주거가 아닌 경

우 비주거 50%이상 확보

- 주거주용도일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

라 운영·관리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서 주거주용도 도입 시 

주거 90% 이하 적용(비

주거 10% 이상 의무)

※주거완화비율은 90% 범

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

회 심의를 통해 결정

※400%를 기준으로 완화되

는 용적률의 1/2은 공공

주택 공급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

른 상한용적률은 공공주

택 확보의무 제외



(현 기본계획) (변경(안))

<주거비율 완화기준 및 공공주택 등 확보기준>
출처 :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안)

○ 한편,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의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시 용적률 적용과

관련하여, 그간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은 관계법령7)에 근거해 서울시 도시

계획국의 내부방침8)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도 적용되어 왔으나9),

최근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이와 별도의 내부방침10)을 통해 상한용적률 산

출내역을 달리 정하고 있음.

구  분 기본계획(2019) 기본계획 변경(안)(2022)

상한용적률

적용사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공공시설 등 기부
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1개 구역 내 다수
의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20.7.1.부터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
영기준(개정 2019.1.16.)을 적용한
다.(2020.6.30. 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완료
한 경우 종전 운영기준 적용)
※ 단, 구역 내 지구 구분이 없는 구역(역세
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등)은 개정기준을 바로 적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삭  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제1항,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2 및 시행규칙 

제7조제4항

8)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2011년 10월 제정)

9) 2020년 6월 30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완료한 경우, 기존 2014년 8월 기준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도시계획국)”을 적용하고, 2020년 7월 1일부터는 2019년 1월 기준 용적

률 인센티브 운영기준(도시계획국)을 적용해왔으며, 균형발전본부 내부방침 수립일인 2021년 2월 26

일부터는 자체적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10) 도시활성화과-2155(2021.2.26.)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기부채납 유형별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운

영기준 조정방안”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 상한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 X (1 + 1.3 X 가중치 X α토지 + 0.7 X α현금·건축물)이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기부채납 유형별 인센티브 운영기준」

 ▴ 상한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 X (1 + 1.3 X 가중치 X α) 이내

- 이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시 건축물 등을 기부채납 할 경우 대지면적

증가로 인한 연면적 증가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으나, 도시정비형 재

개발사업 시행 시에는 건축물 또는 현금을 기부채납하더라도 대지면적

의 증가효과는 없어, 상한용적률 산출 시 사업지구 간 형평성 문제가 발

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이해됨.11).

     자료 : 도시활성화과-2155(2021.2.26.)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기부채납 유형별 상한용적률 인센

티브 운영기준 조정방안”

- 이에, 균형발전본부는 도시계획국과 이원화된 “상한용적률 적용사항”을

현 기본계획에서는 삭제하되, 현재 수립 중인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내부방침에 근거하여 운영할 계획임.

11)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종합
○ 이 기본계획 변경(안)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

정화를 도모하고, 도심 내 직주근접형 주택공급과 민간임대 및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서울시의 추가 8만호 공급계획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공

급목표물량은 570호로서, 현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은 공급물량은 7

개 지구 518호,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정비계획의 변경결정이 진행 또

는 완료된 곳은 9개 지구 777호로 총 1,295호가 공급될 예정이므로

당초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할 예정임.(붙임 2, 3 참고)

○ 한양도성 도심부의 경우 2016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임대주택 의무비율

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2019년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되면서, 애초 목표와는 반대로 도심 내 주

거공급이 위축되는 효과가 있었던바, 과거에도 상업 및 준주거지역 내 임

대주택 의무비율 적용기준이 여러 번 변경되어왔다는 점(붙임 4 참조)에

서, 이번 2016년 기본계획으로의 회귀는 행정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한편,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2019년 이후 한양도성 도심부에 적용

되던 공공주택 등 확보기준이 다시 제외되는 사항은 중요한 변경사항임

에도, 관련 조례 및 별표에서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고 기본계획과 내

부방침으로만 관리하고 있어, 향후 투명한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규

제 또는 완화조치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담 당 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한 승 윤

연 락 처 02-2180-8207

이 메 일 syhan@seoul.go.kr



[붙임 1] 도시계획 조례 별표3

[별표 3] <개정 2020.7.16>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31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제2호,제33조제1항제1호, 제55조제3항 관련)

 

 1.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외 용도 비율

  가.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은 전체 연면적의 20퍼센트(의

무 비율) 이상으로 한다. 이때 주거용 외의 용도 비율(의무 비율)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도시재정비위원회 

또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등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전체 연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재래시장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5) 시장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

2.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은 제55조제1항7호부터 9호까지 정한 용적률 이하로 하되 

주거용 용적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

호 및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용적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중심상업지역 및 역사도심을 제외한 일반상업지역은 600퍼센트 이하, 

역사도심 내의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도입하는 경우, 해당 용적률과 

같은 비율의 주거용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을 포함한다)상의 중심지 육성방향에 부합하는 

용도로 시도시계획위원회,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도시계획 심의를 위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용도

     2) 그 밖에 지역의 전략적 육성, 시 정책목적 달성 등을 위해 시도시계획위원회, 시도시·건축공동

위원회 등 도시계획 심의를 위한 해당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1호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도시재

정비위원회 또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등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

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은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주거용 용적률 이상

으로 할 수 있다.



[붙임 2] 지구별 세부 추진현황(2021.12.31. 기준)

○ 정비계획 변경 진행사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건 제외

구분 연번 지 구 명 총 세대
주거비율완화

추진현황
분양 임대

완

료

소    계 1,266 137 238 ※총 375호 정비계획 변경 완료

1 영진시장 104 12 24 고시(’20.07.02.) 完, ’21.12. 사업시행인가 예정 

2 신용산북측 1 324 13 36 고시(’20.12.24.) 完, ’21.11. 건축심의 신청

3 을지로 3-9 108 4 4 고시(’21.05.20.) 完, ’22.03. 사업시행인가 예정

4 마포로5-10,11 433 67 122 고시(’21.06.10.) 完, ’22.06. 사업시행인가 예정 

5 남대문 7-1 297 41 52 고시(’21.10.14.) 完, ’22.03. 사업시행인가 예정 

진

행 

중

소    계 969 179 223 ※총 402호 정비계획 변경 진행 중

1 마포로 5 9-1 199 43 58 ’21.12. 1. 위원회 심의(수정가결)

2 마포로 1-10 260 54 54 ’21.12.15. 위원회 심의(수정가결)

3 마포로 1-34 213 20 44 ’22. 2.16. 위원회 심의(보류)

4 신촌마포 4-9 297 62 67 ’21.12.15. 위원회 심의(보류)

○ 사업시행인가 현황

구분 연번 지 구 명 총 세대
주거비율완화

추진현황
분양 임대

완

료

소    계 607 95 124 ※총 219호 사업시행계획인가

1 신촌마포 4-15 333 42 43 ’21. 8.26. 사업시행계획인가

2 신촌마포  1-2 98 20 23 ’21. 9.02. 사업시행계획인가

3 마포로   3-1 176 33 58 ’21.12.24. 사업시행계획인가

신

청

소    계 697 112 187 ※총 299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완료

1 신촌서대문2-2 196 39 40 ’21. 8.31.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2 대선제분  1-1 132 32 19 ’21. 9.30.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3 연신내 77 - 77 ’21.11.11.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4 신촌마포  3-3 292 41 51 ’21.11.22.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 위치도

출처 :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내부자료



[붙임 3] 추가8만호 전체 추진현황(’21.12.말 사업시행인가 기준)

출처 :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내부자료

사업명 담당부서

계 2019 2020 2021 2022

계획
계획누계
('19~'21)

실적누계
('19~'21)

'19~'21
달성률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합계 76,322 39,935 21,068 53% 4,040 4,509 11,570 8,876 24,325 7,683 31.6% 36,381 

부지활용 24,194 9,528 2,578 27% 58 258 710 710 8,760 1,610 18.4% 14,666 

도심형 34,056 19,792 5,645 29% 1,100 1,068 7,450 2,567 11,242 2,010 17.9% 14,258 

　

상업,준주거 용적률 완화 　 15,956 9,742 2,650 27% 600 165 4,276 1,447 4,872 1,302 26.7% 6,208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관리과 12,177 9,742 1,873 19% 600 165 4,270 1,177 4,872 531 　 2,435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활성화과 570 0 219 　 　 　 　 　 　 219 　 570 

재촉지구 주거비율 
완화

재정비촉진
사업과

436 0 552 　 　 　 　 　 0 552 　 436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도심권사업과 2,773 0 6 　 　 　 6 6 0 0 　 2,767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계획과 17,600 9,550 0 0% 　 　 3,180 　 6,370 0 0.0% 8,050 

도심 공실전환 건축기획과 500 500 2,731 546% 500 903 - 1,120 0 708 　 　

저층주거지 13,487 9,815 11,797 120% 2,882 3,183 3,260 5,230 3,673 3,384 92.1% 3,672 

　

빈집 활용(임대주택 공급) 주거환경과 1,500 1,016 792 78% 92 92 434 434 490 266 54.3% 484 

소규모 정비사업 　 2,387 1,599 2,057 129% 390 691 426 696 783 670 85.6% 788 

　

소규모 
정비사업(자율주택)

주거환경과 234 　 549 　

266 

74 

426 325 

38 150 　 38 

소규모 
정비사업(가로주택)

전략사업과 2,153 　 855 　 335 745 520 　 750 

신축계획주택 매입 주택정책과 9,600 7,200 8,948 124% 2,400 2,400 2,400 4,100 2,400 2,448 102.0% 2,400 

정비사업 등 4,585 800 1,048 131% - 　 150 369 650 679 104.5% 3,785 

　

재개발,재건축 　 3,675 800 1,048 131% - - 150 369 650 679 　 3,025 

　

재개발 제도개선 주거정비과 1,125 500 1,038 208% - - - 369 500 669 　 625 

재건축 제도개선 
공동주택
지원과

2,550 150 10 7% 　 　 　 　 150 10 　 2,400 

노후공공주택 재건축 공공주택과 910 0 0 　 　 　 　 　 　 0 　 910 



[붙임 4] 재개발(도시정비형) 임대주택 관련 제도변천

 법령개정 내용(20.9.24. 시행)
○ (비율)도시정비법 제10조, 시행령 9조, 국토부 고시

구분 법 시행령(‘20.06.23 개정) 국토부 고시(‘20.07.22 고시) 서울시 고시
(’20.09.24. )

현 행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

30%이하

‧ 전체 세대수 15%내
‧ 상업지역 제외
※�구역내�세입자�많은�
� � �경우�5%�추가

서울 세대수 10~15% ‧ 세대수15%

※�구역내�세입자�많은�

경우�5%�추가
경기·인천 세대수 5~15%

그外 세대수 5~12%

개 정

‧ 전체 세대수20% 내
‧ 상업지역 포함

※�구역내�세입자�많은�경우�

또는�주택수급�안정�필요시�

10%�추가

서울 세대수 10~20%
(상업 : 5%완화가능) ‧ 세대수15%

(상업지역은5%)

※�구역내�세입자�많은�

경우�10%�추가

경기·인천 세대수5~20%
(상업: 2.5%완화가능)

그外 세대수 5~12%
(상업: 0 %완화)

‣경과규정 :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분은 종전규정 적용

○ (규모) 임대주택 30%이상 또는 전체 세대 수 5%이상 40㎡이하 건립

※ 재개발 의무임대 제도연혁(준주거, 상업지역)

시 기 임대의무비율 규모별 건설비율 근거규정

’06.01.01.

○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
- 균형발전사업 : (세대수 17%

또는 연면적 10%) × (주거연
면적 비율)

○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
- 전체 40㎡이상

조례

’09.07.30.
○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
- 모든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확대

: 비율 변경없음
※ 변경없음. 조례

’18.02.09.
○ 상업지역 제외
○ 상업지역외 : 세대수 15%

○ 준주거
- 40㎡이하 : 임대주택 30%이상

또는 전체 세대 수 5%이상

시행령
서울시고시

’20.09.24.
○ 상업지역 5%
○ 상업지역외 : 세대수 15%

○ 모든지역
- 40㎡이하 : 임대주택 30%이상

또는 전체 세대 수 5%이상
서울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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